
■ 정책숙려제 거부 선언 기자회견 예고(2018.08.27.)

8/28(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 선언 기자회
견을 개최합니다.
▲8월 28일(화) 오전 11시(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공약 포기하

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함.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 2가지의 교육문제 공론 숙

의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결정의 책임을 미룬 무책임한 행정임. 

▲지난 2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개혁의 방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
육부는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에 퇴행하면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냄. 

▲앞으로 진행되는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
제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뻔한 결
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11개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의제
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
에 촉구함.  

 8월 28일(화)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1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여 대통
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에 학생부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숙려제와 대입제도 개편을 위
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
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
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 결
정을 미룬 채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공론 숙의라는 미명 하에 관련 교육시
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교육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면서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간의 갈등만 증폭
시켰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또한 희망적인 결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뻔한 결론
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러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숙려제의 틀 속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
지 않을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
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 8. 27.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행사명 :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 선언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8월 2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앞   
□행사내용 
△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 선언
△ 대통령 교육공약 책임이행 촉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문의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2-876-4078) 


